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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후 일본 정치에서 아베 신조 내각의 등장은 1993년 자민당 장기집권체

제의 해체에 비견될 만큼 일본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2006년

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이라

는 기치하에 정치, 외교, 역사 등 제분야에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변환을 

시도하 다. 아베 내각하에서 ‘탈(脫)전후체제론’이 일본 사회 깊숙이 확산

되었고, 보수 이념의 제도화 및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진전되었다. 따라서 

21세기 일본의 국가 정체성 변화를 논할 때, 아베 내각의 탈전후체제론은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동원하 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장기 

집권기에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전후체제’를 규정하는 기본 틀

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터부시되었다. 아베 내각은 복고적인 탈전후

체제론을 제창하여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

을 찾아 제도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내각과 차이가 있다.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은 퇴행적이며 수정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아베 총

리의 역사 인식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기본으로 

하던 역대 일본 총리의 태도와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의 역사관을 역사수정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이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부르고, 동북아에서 ‘역사· 토 전쟁’을 

격화시켰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해양 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치열한 역사 논쟁이 전개되었다. 

‘과거사 문제의 성역화’ 내지는 ‘ 토 내셔널리즘’의 발호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개헌 요구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현실성 있는 논의로 구체화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개헌을 정권 구상의 전면에 내세운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평화헌법 개정이란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의회 내에서 개헌 지지세력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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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여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고, 일본 보수세력이 

염원해 온 개헌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

후하여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2018년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2단계 

개헌안으로, 우선 전력불보유(戰力不保持)를 규정한 현행의 헌법 9조 2항

을 유지하되 여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한 

후, 나중에 다시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아베 내각이 제시한 ‘주장하는 외교’나 ‘가치관 외교’, ‘지구의 외교’ 그리

고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개념에는 종래의 ‘경제 외교’와 대조되는 전략성

과 적극성이 돋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외교는 소극적이고 국

제 환경에 순응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외압 반응형’ 국가 일본은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대외 관여를 자제하고 경제적 실리의 확보에 치중하는 태

도를 보 다. 이에 대해 탈냉전 이후 일본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명확한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특히 아베 내

각하에서 이러한 전략 외교의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감안할 때 아베 내각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는 포스트·아베 시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의 보수화는 탈냉전 

이후 일본 스스로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진행의 현

상이다. 여기에는 역사 인식을 핵으로 하는 이념적 보수화와 방위·안보 정

책에 있어서의 미·일 동맹 강화 및 방위력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 인식과 방위·안보 정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

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 사회가 퇴행적 역사 인식에 집착하여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

한다면, 한국은 일본 내의 양심세력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이

를 견제해야 한다.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중국

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과도한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 내에도 비판 

세력이 존재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역사 인식이 불가결하며, 극우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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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

야 한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작업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의 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본다면, 일본은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

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 정책의 

방향은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패권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

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움직임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

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

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인바,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전략적 협력은 과거사 문

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그리고 대중국 인식과 대북한 인식에 존재하는 

한·일 간 이해관계의 괴리 때문에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일 간 안보

협력은 당분간 현재의 정보보호협정(GSOMIA)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해상

긴급 구조, 대테러·해적 공동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등과 같

은 비전통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방위력 

정비가 지역의 안정과 번 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 안보 선택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중장기적으

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

적자위권 행사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이

에 대한 한국의 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

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

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 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18년 정책연구시리즈

4

Ⅰ. 문제의 제기

전후 일본 정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등장은 1993년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의 해체에 비견될 만큼 일본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다. 2006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脫却)’이라는 기치하에 정치, 외교, 역사 등 제분야에서 일본 사회의 총체

적인 변환을 시도하 다. 아베 내각하에서 ‘탈(脫)전후체제론’이 일본 사회 

깊숙이 확산되었고, 보수 이념의 제도화 및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진전되었

다. 따라서 21세기 일본의 국가 정체성 변화를 논할 때, 아베 내각의 탈전후

체제론은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동원하 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장기 

집권기에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전후체제’를 규정하는 기본 틀

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터부시되었다. 아베 내각은 복고적인 탈전후

체제론을 제창하여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

을 찾아 제도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내각과 차이가 있다. 

아베 내각이 제시한 ‘주장하는 외교’나 ‘가치관 외교’, ‘지구의 외교’ 그리

고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개념에는 종래의 ‘경제외교’와 대조되는 전략성

과 적극성이 돋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외교는 소극적이고 국

제 환경에 순응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외압 반응형’ 국가 일본은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대외 관여를 자제하고 경제적 실리의 확보에 치중하는 태

도를 보 다. 이에 대해 탈냉전 이후 일본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명확한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특히 아베 내

각하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은 퇴행적이며 수정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아베 총

리의 역사 인식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기본으로 

하던 역대 일본 총리의 태도와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의 역사관을 역사수정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이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부르고, 동북아에서 ‘역사· 토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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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시켰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해양 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치열한 역사 논쟁이 전개되었다. 

‘과거사 문제의 성역화’ 내지는 ‘ 토 내셔널리즘’의 발호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아베 내각의 국가전략에 대해 탈전후체제론

의 시각에서 역사 인식, 개헌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아베 내각의 탈전후체제론

1. 복고주의적 정체성의 정치

전후 일본에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요시다 독트린

(Yoshida Doctrine)’은 경제성장을 통한 이익 유도형(pork-barrel) 정치

다는 점에서 몰(沒)이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치문화

는 1990년대 들어 선거제도 변화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크게 변모하

다.1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자민당 파벌정

치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국

민을 직접 설득하는 ‘극장 정치’라는 수법을 사용하 다. 

이에 비해 2006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국민 통합을 위

해 이념·사상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추구하

다.2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전후체제’를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복고주의적인 가치체계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의 정치 수법은 역사, 토, 

국가 주권, 애국심 등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내지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

한바, 이는 전전(戰前)의 일본에서 동원되었던 정체성 정치를 연상시킨다. 

1_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_ 中北浩爾, 『自民党政治の変容』, 제4장, ＮＨＫ出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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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적인 탈전후체제론을 제창하여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의 성공 

사례는 향후 일본에서 정체성의 정치가 대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1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 아베 총리는 스스로의 정권 창출을 ‘전후체제

로부터의 새로운 출범(船出)’이라고 명명하 다.3 아베에 따르면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가체제는 연합국의 점령 정책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그 상징적 존재는 바로 ‘평화헌법’이다. 아베 정권의 항해(航海)는 패전의 

굴레인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일본 국민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

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이 항해의 해도(海圖)는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이며 그 목적지는 천황제를 비롯한 일본의 고유한 전통

에 기반한 국가이다.4 

명치(明治·메이지) 이후 패전까지 일본의 국력이 강했던 시기를 동경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 내각의 이념 성향은 복고주의적인 색채가 다분하다.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탈전후체제론은 보수주의적 이념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체제의 정비에 집중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개헌과 애국심 고취를 위

한 교육개혁,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 ▲자위대의 항구적

인 해외 파견과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 노선은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에도 계승되고 있다.5

아베 내각의 이러한 이념 성향 및 정책 지향성을 가리켜 ‘보수 우경화’라

고 부를 수 있다. 국민들의 국가 의식을 강조하고 대외관계나 안전보장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6 자민

당 내에서 요시다 독트린의 맥을 잇는 자유주의적 중도세력과 그 대척점에 

있는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후(戰後) 국가 체계의 근간인 ‘평화헌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평화헌법의 유지를 전제로 한 정책을 

3_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文芸春秋, 2006.
4_ 졸고,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31, 외교안보연구원, 

2006.9.29.
5_ 졸고,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46, 외교안보연구소, 2013.1.3.
6_ 조세 , “일본의 우경화와 중일관계”, 『성균차이나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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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데 반해, 후자는 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일본 정치권력의 주체가 

중도 자유주의 세력에서 우파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보수화되

는 것을 ‘우경화’로 정의한다면, 아베 내각의 출범이야말로 일본 정치의 보

수 우경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7

실제로 아베 내각이 추진한 개헌 주장, 국기(國旗)·국가(國歌)법, 개정교

육기본법 등에 투 된 역사수정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은 일본 우파의 

이념 및 주장과 일치한다. 2012년 12월에 발족한 제2차(제1기) 아베 내각

의 인적 구성을 보면, 총리 관저 관방부 장관, 보좌관 및 비서관 등 대부분 

인사는 보수 또는 보수우익의 성향이 두드러진다.8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이들 다수는 1997년에 우익의 민간단체가 통합하여 발족한 ‘일본회의(日本

會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9 2014년 9월에 출범한 제2기 아베 내

각에서는 19명의 각료 중 15명이 일본회의에 소속되어 있었다.10

2. 퇴행적 역사수정주의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은 역대 그 어느 내각과 비교하더라도 퇴행적이며 

수정주의적 색채가 강하다.11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

한 부정,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소신 표명, ▲고노 담화 및 

7_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현실적 판단기준으로는 전통주의 가치관의 강조, 방위 정책, 개헌, 
과거사 인식을 들 수 있다.
이면우, 일본 정계의 ‘우익’ 성향 강화와 동북아: 보수 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4-3, 세종연구소, 2014, p. 9~10; 中北

(2014), p. 4~5.
8_ 출범 당시의 아베 내각의 구성을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익계 조직인 ‘일본회의’와 

연대하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소속 의원이 각료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역
대 정권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로써 아베 내각이 대표적인 우익 정권임을 의
미한다. 
俵義文,「安倍首相の"履歴"とタカ派人脈――『闘う政治家』がはらむ脆弱さ」,『前衛』
813(2007.1), p.130-133.

9_ 東京新聞, 2014년 7월 30일자, 26-27면; 林博史, 渡辺美奈, 俵義文, 『「村山・河野談

話」 見直しの錯誤―歴史認識と「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 かもがわ出版, 2013, p. 58-60.
10_ 중앙일보, “아베 내각 접수한 극우 대본  ‘일본회의’”, 2014.9.4.
11_ 졸고, “한국의 시각에서 본 일본의 역사 인식”, NAVER재단 편저, 『한일관계, 이렇게 풀

어라』, 김 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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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는 발언,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퇴행적인 행보를 보 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의 입장을 보 던 역대 일본 총리와 다른 역사 인식에서 아베의 

역사관을 역사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일본의 침략 전쟁 및 식민 지배와 관련한 가

해자적 심리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 다. 아베는 침

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는 ‘자학사관’을 해체하고, 일본인이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자 하

다. 2015년 8월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기념사(이른바 아베 담화)에서 일

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사죄와 반성으로 일관하던 역사 인식

에서 벗어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역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

겠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다. 동년 4월의 미국 상하양원 합동연설

에서 아베는 ‘역사수정주의’라는 비판을 각오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으로서의 속죄 의식보다 ‘냉전의 승전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 다.  

제2차 아베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자민당 내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에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의 검증을 추

진하 다. 일본 정부의 검증 작업은 위안부의 모집, 운  등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적인 사실관계보다 담화의 작성 경위에 비중이 두어졌다. 그 결

과, 고노 담화의 내용이 한·일 간 외교 교섭의 결과물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의 유명

무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은 2015년 8월 종전 70년 아베 담화를 통해 공식

적으로 발표되었다.12 1990년대 들어 전후 일본 정치를 지배해왔던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인 이른바 ‘55년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이후의 내각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일본은 20세기 

12_ 졸고 “아베(安倍) 담화 이후의 한일관계”, 『한일협력』, 2015년 가을호; 「内閣総理大臣談話」, 
平成27年8月14日, https://www.kantei.go.jp/jp/97_abe/discource/20150814danw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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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벌인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내각의 인식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일을 전후하여 정부 담화, 총리의 발언 혹은 공동성명 등의 형식으로 

역사 인식을 발표하 다. 대표적인 것이 종전 50주년과 60주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이다.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1995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담화 다. “식민지 지

배와 침략으로 인해 각국,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

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겠습니다”에 담긴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및 ‘사죄’ 등 네 가지 핵심 키워드는 이후 내각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게 하

는 기준이 되었다. 10년 뒤인 종전 60주년에 발표된 고이즈미 담화도 무라

야마의 담화를 계승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관례에 비추어 2012년 말에 제2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킨 아베 총

리는 종전 70주년에 총리 담화를 발표하되,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향후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담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 

아베 담화에는 일본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무라야마(村山富市) 내각 

이래의 역대 내각 총리 담화에 포함된 네 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

지만, 역대 담화에 비해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사용된 표현들이 기

존 담화와 다른 문맥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침략 전쟁(侵略, 戦争; 

aggression, war)’, ▲‘식민지 지배(植民地支配; colonial rule)’, ▲‘통절

한 반성(痛切な反省; deep remorse)’, ▲‘진심 어린 사죄(心からのお詫び; 

heartfelt apology)’ 등의 표현이 산재해 있지만, 가해의 주체가 명시 안 된 

일반론에 그치고 있고, 역대 내각의 인식을 인용하는 간접화법이어서 아베 

내각의 사죄 의지가 불분명하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총리 담화를 기획하면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

던 역대 담화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었다. 이와 같은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은 아베 담화의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본이 국제질서

에 도전하게 된 과정을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장황하게 설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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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희석시켰다. 특히 “러

일전쟁이 식민지 지배하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부분은 자기중심적 미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한반도 식민 지배 및 한·

일 강제병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일본과 과거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사

죄 부정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다.

다만 전술한 대로 아베 담화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식민 지

배나 사죄의 표현이 애매하게나마 언급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베 담

화는 과거 역사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고 단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 스스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일본

은 과거 전쟁에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21세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계를 주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

적이나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과 아베 담화 사이에는 상당한 괴

리가 있다. 아베 담화에서는 당초 우려되었던 아베 총리 개인의 역사수정주

의적 색채는 억제되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역대 담화를 ‘전

체로서(全体として)’ 계승하겠지만, 역대 담화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에 구

애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담화를 계승하는 내용과 부

정하는 내용이 혼재되면서 담화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담화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

력인 보수세력에 대한 원칙론적 배려와 미국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압력 사

이에서 균형을 잡고 내놓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의 역사수정주의는 ‘외교의 정치화’, 외교 당국의 역할 한계 및 외교

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했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는 과거사· 토 문제를 국

내 정치의 쟁점으로 만들었고, 일본 외교의 현장에서 국익과 배려라는 전통

을 침식했다. 일본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관’이 확산되고 ‘강한 일본’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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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전후세대 보수정치가들이 주류로 등장함에 따라 외교 당국이 역사 문

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역사· 토 문제에 과

도한 외교자원을 투입하거나, 대외 교섭보다 국내 정치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은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국제사

회의 거센 비판을 부르고, 동북아에서 ‘역사· 토 전쟁’을 격화시켰다.13 야

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해양 유권 문제 등을 둘러

싸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치열한 역사 논쟁이 전개되었다. ‘과거사 문제의 

성역화’ 내지는 ‘ 토 내셔널리즘’의 발호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

각한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헌 논의의 본격화

일본에서의 개헌 요구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현실성 있는 논의로 구체화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00년 1월 일본 국회 내에 헌법 조사회

가 설치되어 2005년 4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데 이어, 2005년 11월 자민

당은 헌법 개정안 초안(‘신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 

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 

정권은 개헌을 정권 구상의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평화헌

법 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전후체제의 상징으로서의 평화헌법에 종

언을 고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14’함으로써 참다운 국가기반의 기초를 놓

는다는 의미가 있다. 

아베에 의하면 55년 체제로의 보수세력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당의 

13_ 渡辺治, 「ネオ・ナショナリズム台頭の背景と役割」, 大内裕和編著, 『愛国心と教育』, 日
本図書センター, 2007.

14_ 아베와 같은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은 ‘개정’이란 말보다 ‘제정’이란 말을 선호하는데 이는 
점령 정책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헌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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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에 대한 경계심 외에, 경제 회복의 긴급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전자는 고도성장에 의해 

훌륭하게 달성되었지만, 후자를 대표하는 ‘자주헌법의 제정’은 아직도 달성

이 요원하며, 그 결과 가족의 유대, 지역에 대한 애착, 나라를 사랑하는 마

음 등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가치관이 경시되는 폐해를 낳았다고 한다. 따

라서 전후체제를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아름다운 나라’의 건설을 위

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것은 보수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아베는 상기

의 자민당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前文)을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아베 정권이 개헌과 더불어 중점 추진 목표로 삼는 ‘교육개혁’ 역시 보통

국가화를 위한 이념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베는 교육개혁

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속심의’ 상태에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최

우선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평화헌법이 실시되기 직

전인 1947년 3월 말에 시행되었으며, ▲인간존중, ▲진리와 평화의 희구, 

▲인격의 완성 등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 이념을 선언하여 흔히 

‘교육헌법’ 내지는 ‘교육헌장’으로 불린다. 일본 보수세력은 교육기본법이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황국 사상과 유교 사상에 기초한 전전의 ‘교

육칙어(1890년 공포)’를 대체하 다는 인식하에,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교육기본법 개정을 일본의 근본에 관계되는 중요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성립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아베가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기 성립에 의

욕적인 것은 ‘가족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보수 논

리의 요구와 합치되는 것이다.

둘째로, 평화헌법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통국가

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전력 보유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수방위라는 개념으로 자위대 운용의 길을 열었다. 또한 냉

전 이후 전수방위 개념의 많은 부분이 형해화되기는 하 지만, 평화헌법은 

아직도 일본이 완전한 보통국가로서 행동하는 데 족쇄가 되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예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평화헌법 제9조 1항은 전쟁의 포기, 동 2항은 전력 보유의 포기 및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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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전수방위에 

의거한 무력 사용, 즉 개별적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무력 사용에 해당하므

로 위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헌법 해석(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하여 자위대(‘전력을 갖지 않은 군대’)의 보유와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 범

위 내의 무력 사용(개별적 자위권 행사)을 가능케 했다. 즉 일본 정부는 국

제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은 당연히 고유의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

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분리하여, 

전자와 관련하여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은 위헌이 아니라고 인정

하는 반면, 후자는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그 권리는 갖고 있으나 헌법의 규정상 그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다.15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평화헌법체제는 미·일 동맹의 비대칭

성을 초래했다.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는 동맹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자국

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침략의 저지에 필요한 행동에 나서

는 것(집단적 자위권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권

리의 사용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어 미국과의 쌍무적이고 평등한 동맹관계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즉 일

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되지만,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미국을 도울 수 없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하는 현행의 헌법 해석에 불만이다. 아베는 

▲미·일 동맹의 쌍무적 관계화에 의한 신뢰성 확보, ▲다국간 공동훈련, ▲

주변 사태 발생시의 지원활동 원활화 등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

위권의 확보가 불가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16 아베는 ‘같이 땀을 흘리는’ 

동맹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미·일 간 군사협력 체제 

15_ 1981년 5월 내각 법제국이 준비한 일본 정부 답변서.
16_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공공연히 촉구한 최초의 사례는 2000년 

12월의 ‘아미티지 보고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는 미·
일 간 동맹협력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냉전 이후 지역안보 뿐만 아니
라 글로벌 차원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반

한 것으로, 일본 내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본격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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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 정비를 통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2단계 전략’

을 제시하 다. 최종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명시한 헌법으로의 

개정(명문 개헌)을 추진하되, 그때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현행의 헌법 해석 

변경(해석 개헌)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명문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는 평화헌법 제9조

의 수정에 집중된다. 상기의 자민당 헌법 개정안은 평화헌법 제9조 1항은 

유지하고 동 2항만을 수정하여 전력 즉, ‘자위군’의 보유를 명시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조문의 해석과 관련 법률

의 정비를 통하여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베의 개헌 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

시하는 쪽으로 헌법 조문을 수정하자는 입장이었다.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의회 내에서 개헌 지지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

의 2를 장악하여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고, 일본 보수세력이 염원해 온 개헌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아베 내각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바, 2017년 5월에 자민당과 의회에 ‘2020년에 신헌법 

시행’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자민당은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하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확정하 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후하여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의지를 거

듭 천명하고, 2018년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요청했다. 아베 총

리가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2단계 개헌안으로, 우선 전력불보유(戰力不保持)

를 규정한 현행의 헌법 9조 2항을 유지하되 여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한 후, 나중에 다시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시바(石破茂) 전 간사장 등 자민당의 일부 의원

들은 자위대의 존립 근거와 배치되는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 창설을 

명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우

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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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지도부가 2018년 임시국회에 개헌안 제출을 포기하 다는 소식

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베 총리가 원하는 일정대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

능해졌다. 야당 중의 진보세력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연립 여당

인 공명당도 개헌에 소극적이고, 국민 여론도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

반수에 달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70%는 “개헌이 지난 중의원 선거의 쟁점

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17 이처럼 반대·신중론이 강한 

상황에서 개헌이 2019년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 될 경우, 연립 여당은 역풍

을 맞을 수 있다. 

2019년에도 아베 총리는 개헌을 주도하겠지만, ▲연립 여당 내 의견 조

정의 부진, ▲참의원 선거에 따른 국회의 의석 변화, ▲비판적인 여론 등의 

요인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개헌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신헌법 실시라는 아베 총리의 개헌 공약은 자민당의 장기 목표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Ⅲ.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1. 군사적 보통국가화

가. 안보 법제의 정비 :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파워밸런스 변

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추구해 왔다.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

17_ 여론조사(2017년 12월 9~10일, 일본 여론조사회)에 따르면 전쟁과 전력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가 53.0%인 반면, “필요하다”는 41%
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67.2%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
둘러야 한다”는 28.8%를 압도했고, 아베 내각하에서의 개헌 실시에 대해서도 53.1%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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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 작업 즉, 다른 국가들처럼 군대를 갖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한 제도화 작업은 2012년 말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하에서 가속화되

었고, 2015년 9월 안보법제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일단락되었다.

미·일 동맹의 강화에 적극적인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에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해석 개헌)을 단행하 다. 

그리고 2015년 4월 말에 미·일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 다. 그다음 달에 일본 정부는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각의 결정하 고,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7월과 9월에 중의원과 참의원에

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 다.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은 종래에 금지되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및 용인 방침을 반 한 무력공격사

태법 개정안은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의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 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향을 줄 수 있는 사태’ 

시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

도록 하 다. 즉, 종래의 주변사태법에서는 ‘일본 주변’에 제한되던 후방 지

원의 지리적 제약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을 변경하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안보 관련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군사적 의미에서 ‘보통국가(normal state)’가 되었다. 즉, 자국이 직접 공격

받지 않더라도 외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무력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가이드라인 개정 :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워싱턴 D.C.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역사,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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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 다. 정상회담에서 최대의 관심

사는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었다. 이를 위해 

바로 정상회담 전날 뉴욕에서 양국 정부는 외무·국방 담당 각료에 의한 안

전보장협의위원회(이른바 2+2회의)를 열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

인) 개정에 합의했다.

1997년의 가이드라인이 한반도 유사 사태 등 일본 열도의 주변 사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2015년의 신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및 중국의 군비증강과 해양 진출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미군과 자위대 사이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데 중

점이 두어졌다. 즉,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채

택하 는데, 신가이드라인은 이를 반 하여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에의 대처 행동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상정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무력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신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지금까지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사실상 일본 

주변에 제한하고 있던 ‘주변 사태(한반도 유사시 등)’라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변사태법을 ‘중요 향사태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염

두에 두고, 일본 유사시 이외의 대미 후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일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일본 

주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미·일 협력의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이를 넘어선 지역”이라고 하여 사실상 전 세계에서 

미군에 대해 자위대의 후방 지원은 물론 탄약 제공도 가능하게 하 다.

신가이드라인은 또한 글로벌 차원의 미·일 협력으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등에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제3국의 

군사력 확충 지원에 대한 협력 등에 합의하고,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및 

기타 다자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가이드라인은 

미·일의 전략협력의 역에 우주와 사이버 대책의 연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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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안보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자위대는 해외에서 

미군과 함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

로 하는 미·일 동맹의 ‘글로벌 동맹화’를 향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방위·안보 정책의 근본적 변화 배경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비용의 부담을 지역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

형’ 정책과 보통의 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고 재정 위기를 겪으

면서 국제적으로 안보 역할을 확대하려는 아베 정부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눈에는 둘도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비쳤다. 미국은 아·

태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안보전략의 연장선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바라보고 있고, 일본은 미·일 동맹에 대해 이념, 제도 면에서 보통 국가화 

작업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 다.

2. 전략 외교

아베 내각의 보수적인 역사 인식은 일본 외교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

속화했다. 아베 내각이 제시한 ‘주장하는 외교’나 ‘가치관 외교’, ‘지구의 외

교’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개념에는 종래의 ‘경제 외교’와 대조되

는 전략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18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국토, 주권의 상실, 연합국의 점령 등 패

전이 가져온 부(負)의 유산은 전후 일본 외교의 진로에 결정적인 향을 미

쳤다.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하에서 채택된 ‘평화헌법’은 군사력의 보유와 

사용을 제한하 으며,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킨 강화조약과 함께 조인된 미·

일 안보조약은 전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미 의존적 성격을 강요하

다. 이 시기에 태동한 ‘경무장(輕武裝) 경제우선 전략’ 즉, ‘요시다 독트린’

은 이후 자민당 장기 집권하에서 역대 내각이 추구한 대외 정책의 기본 노

선이 되었다.

18_ 졸고, “일본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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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자세(low profile) 외교’로 출발한 일본의 대외 태도는 기본적

으로 냉전기를 통해 유지되었다.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여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경제 외교’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 다. 물론 시기별로 보자면 

당시의 국제환경과 내각의 이념 성향 등에 의해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다

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과 같이 ‘전후체제’를 규정

하는 기본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터부시

되었다.

이에 비해 아베 내각의 대외 태도에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국 외교’ 혹

은 ‘전략 외교’의 성격이 두드러진다.19 아베 총리는 201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 외교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

다. 아베 내각은 동년 12월에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 외교의 추진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외교안보전

략의 최상위 문서로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채택했다.20 

상기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는 일본 외교안보의 기본이념으로 ‘국제협

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지난 20년간 일본 

국가 노선으로 정착되어 온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를 기정사실화하

고 있다. 즉, 일본이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전수방위(専守防衛)’와 비

핵 3원칙 등을 내걸고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평하고, 향후에

는 이러한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 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베 내각이 제시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겉으로는 ‘평화주의’라는 간

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 실체는 평화헌법체제로부터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전후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을 소극적이라고 배척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

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전후 평화주의의 상징인 헌법 9조의 속박을 풀고 일

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극적 평화주의

19_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p. 27.

20_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2018년 정책연구시리즈

20

는 그 이듬해(2014년)에 실현된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지역전략에 부합하는 것이

지만,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을 미국 일변도라고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 오히려 일본의 국익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자국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략성과 주체성이 평가받아야 한다.21 일본 외

교는 동북아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미·러 관계와 북한 정세 등을 주시하면서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노리고 있는바, 이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대

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략 외교’는 ASEAN, 인도, 호주는 물론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초광역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다양한 지역 협력 체제의 구축

을 시도하고 있는바, 역내 국가들이 중심이 된 중층적 다자연대망은 ‘G-2’

로 불리는 미·중 주도의 지역질서에 내재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헷징(위

험회피)의 의미가 있다.22 일본 정부는 ASEAN, 인도, 호주는 물론 인도양

과 태평양을 사정권에 두고 지역 아키텍처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바, 아베 

내각이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은 미국 트럼프

(Donald Trump) 정부의 지역전략과 연계되어 새로운 지역질서의 프레임

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23

냉전기 일본 외교의 경제중심주의 전략은 외교의 몰정치화를 초래했고, 

일본 외교에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 ‘경제 동물’, ‘수표 외교’ 등의 수

식어가 따라다녔으며, 일본은 ‘외압 반응형’ 국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

서 탈냉전 이후 보통국가화로 불리는 국가전략상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방향 전환은 일본 외교에 있어서 정치성의 회복 즉, 냉전기에는 경제이익을 

21_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p. 21.
22_ Tsutomu Kikuchi, “Collective Hedging: What Drives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in the Asia-Pacific?,” Evan Berman and M. Shamsul Haque (Ed), Asian 
Leadership in Policy and Governance (Emerald Group Publishing, 2015), ch. 3.

23_ 졸고,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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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희생되었던 국가 위신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의미한다. 아베 정권의 

‘주장하는 외교’, ‘가치관 외교’, ‘자유와 번 의 호’, ‘적극적 평화주의’ 등

의 개념은 일본의 국가 노선으로서 보통국가화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 다. 냉전기 일본 외교가 그 수단으로서 주로 경제력에 의존하

다면,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및 방위력 정비를 통한 

지역 안보 질서상 일본의 역할 확대는 외교정책 수단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아베 내각은 전략 외교와 지정학을 재등장시켰다. 아베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일본의 국익 극대

화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 및 지역과의 전략 협력을 모색해 왔다(전방위 외

교의 부활). 즉, 대미 의존 심화 혹은 독자노선 추구라는 양자택일보다는 

미·일 안보를 견지하면서 일정한 외교적 프리핸드를 지향하고 있다. ‘팀 야

치’로 불리는 외교안보사령탑은 ▲북한과의 납치 문제 해결, ▲러시아와의 

북방 토 타결, ▲중국과의 정경분리에 기반한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 ▲한

국과의 안보협력 등의 추구를 병행하고 있다. 

Ⅳ. 정책적 고려사항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감안할 때 아베 내각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는 포스트 아베 시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의 보수화는 탈냉전 

이후 일본 스스로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진행의 현

상이다. 여기에는 역사 인식을 핵으로 하는 이념적 보수화와 방위·안보 정

책에 있어서의 미·일 동맹 강화 및 방위력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 인식과 방위·안보 정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

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사회가 퇴행적 역사 인식에 집착하여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한다

면, 한국은 일본 내의 양심세력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견제해

야 한다.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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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 있는 과도한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 내에도 비판 세력이 존

재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류 보

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역사 인식이 불가결하며, 극우적인 정책노선은 궁

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작업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의 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본다면, 일본은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

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 정책의 

방향은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바, 이는 지

역 내 군비 경쟁과 패권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

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역내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견국의 

역할일 것이다. 특히 미국우선주의의 기치하에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이 강

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만큼, 

한·일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무역 및 군사비 분담 관련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압박 가능성, ▲국제경제의 침체와 불투명성,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의 경색, 

▲북한 및 한반도 문제의 안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협력의 필

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한·일의 전략적 협력은 한·일 간에 존재하는 대중국 인식과 대

북한 인식의 괴리 때문에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가 한·

일의 화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국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한·일 안보협

력의 진전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움직임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

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

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인바, 향후에도 이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 안보협력은 당분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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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해상긴급구조, 대테러·해적 공동대응, 

PKO 협력 등과 같은 비전통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

하여 일본의 방위력 정비가 지역의 안정과 번 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 안보 선택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중장기적으

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한국의 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

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

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 토 논쟁과 관련

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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